
수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개선방안*

1) 

2) 조 성 제**

∙ 투고일 : 2019.06.23. / 심사일 : 2019.07.15. / 게재확정일 : 2019.07.17.

 * 이 논문은 2012년도 대구한의대학교 기린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수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국내・외의 수준과
국선변호인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향후 범죄피해자보호의 실질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부서의 개편과 지원의 활성화이다. 경찰청내에 인
권전반을 총괄하는 인권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지원과를 별도의 부서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범죄피해자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질화이다. 피해자인권보호관련 지침

이나 정책들을 적시에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해석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을 통한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법
적근거 마련이다. 헌법 제30조의 ‘구조’의 의미를 형사절차상의 보호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개별적 근거조항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구체화한 범죄피해
자보호법에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확대이다.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
호인이 선정될 수 있는 경우는 성폭력범죄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제한된다. 하지
만 성폭력 범죄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
등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으므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수사절차법 제정을 통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보호 마련이
다. 수사절차법을 별도로 형사소송법전에서 분리하여 제정한다면 범죄피해자보호
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수사절차법에 근거를 두어 법률상 보호를 받도
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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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의자에 대하여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구속전 피의자 심문, 피의자 신

문시 변호인 참여권 등을 규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1970년대부터 피해자권리보호운동이 전 세계적

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유엔의

1985년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의 선언’, 

2001년 유럽연합(EU) 이사회의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기본

결정’ 및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 권리선언’ 등이 있었다.1)

이러한 국제사회의 영향으로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재판절차진술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도입되었으며 같은 해에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

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재판절차진술권이 규정되었다. 이후 1999년에는 ‘특

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2005년에는 피해자보호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①신뢰관

계자의 동석, ②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③피해자 통지 등이 규정

되었다.2) 과거에 비하여 피해자보호에 관한 논의와 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도입되었으나 수사절차를 포함한 공판절차에 있어서 받게 될 수 있는 절

차적 불이익을 개선하는 점에서는 미흡하다.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국가의 소추기관과 피고인의 방어

이익만이 주된 쟁점이고, 피해자 지위를 증인의 역할 등 주변적 지위로 이해하

며 피해자의 지위강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는 범죄

의 직접적인 피해에 이어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절차에서는 고소인과 증인의

지위에서 제대로 된 절차진행의 고지나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

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크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피

해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사건과 무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강요받을 수도 있는

데,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적절한 질문 및 피해자의 불리한

1) 김재민,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의식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2013, 5-6면.

2) 조균석, 형사사법에 있어 범죄피해자대책의 현황과 과제, 법학논집 제14권 제3호,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2010,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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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제지한다면 수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에 대

한 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해 볼 때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제도만큼이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 역시 피의자에 대한 무기평등의 원칙의 면에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3)

또한 범죄 피해자의 정확한 피해 상황과 사건에 대한 입장이 제대로 전달된

다면 피해자의 보호 내지 피해자의 절차참여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체진실발견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피

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사절차에서 단순한

수사의 대상인 범죄피해자에게 수사절차에서 적정한 지위와 권리를 부여해 적

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제도에 대하여 논의

해 보고자 한다.

Ⅱ. 범죄피해자 인권과 보호수준에 관한 국제적 논의

1. 범죄피해자 인권

먼저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생래적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에 대하여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로서 법적・제도적으로 보

장되고 또한 제약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다.4) 우리 헌법은 제

10조 전단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2문에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7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되어야

할 것을 확인하는 규정이며, 그 내용을 인권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가능케 하

는 규정이라 볼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은 인권과 같은 의미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라는 인권의 성격을 강조한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과 기본권을 구별할 실익이 없으며 양자를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5) 다만 여기에서의 인권은 21세기에 인권의 새로운 내

3) 김재중・김좌환,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법학연구 제41권, 전북대 법학
연구소, 2014, 171면.

4) 윤명선, 인터넷시대의 헌법학, 대명출판사, 2002, 305면.

5)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11, 242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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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이해되고 있는 평화권, 개발도상국들의 발전권6) 등 개인의 주관적 권

리와는 거리가 있는 권리들은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

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인권조례7)는 제2조 제1호에서 “인권이란 세계인권 선언 및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원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권의 범위 및 내용과 세계인권선언을 추가한 광

주광역시 인권조례의 인권 범위 및 내용도 앞에서 논의된 평화권과 개발도상

국들의 발전권 등을 제외한 인권개념과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범죄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

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이외에 범

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보고 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제1차 피해자에 이어 제2차

피해자 및 제3차 피해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2차 피해자화는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겪는 피해를 말하는데, 예를 들

어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자의 이성관계 등 사생활이 노출되어 피해자의 인권

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8). 제3차 피해자화는 제1차 및 제2차 피해자화로 인하

여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가 스스로 파멸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이다.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보호・지
원 대책이 없어 피해자가 반사회적 반응을 보이며 결국 범죄행위로 나타날 수

6) 평화권은 유엔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1991년 11월 유엔이 선포한 ‘인류의 평화에 대한 권
리(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People to peace)'로서 세계의 새로운 주목을 받았다. 

배트남전쟁, 아프카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이 실패한 전쟁으로 평가되고 전쟁에 회의를
품은 많은 사람들이 평화권을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각 국
가, 비정부기구, 그리고 인권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서 머지않은 장래에 유엔
차원의 문서로 새로운 인권분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박경서, 인권이란 무
엇인가?, 미래지식, 2012, 243-244면).

7) 원래의 명칭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임; 광주시는 인권조례에서 인권의 정의에 세
계인권 선언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남도, 인천광역시는 국
가인권위원회법상의 인권정의를 준용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서울특별
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인권정의를 그대로 풀어 쓰고 있다. 부
산광역시는 인권조례에서 인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8) 남선모, 개정 형소법을 통해본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

호, 2008,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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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사절차에 있어서부터 범죄피해자의 입장을 고

려하는 등 그 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범죄피해자 보호수준에 관한 국제적 논의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피해자인권보호 수준을 유엔의 1985년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의 선언’과 2001년 유럽연합

(EU) 이사회의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기본결정’ 및 ‘형사사

법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 권리선언’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 아울러 외국의 범

죄피해자지원제도를 살펴봄으로 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국제적 권고 및 선언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의 선언’은

1985년 제7회 UN범죄방지회의에서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 채택되었는데 범

죄피해자에 대한 정의와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절차와 관련되는 선언의 주요 내용은 ① 피해자는 사법절차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하며 사법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피해자가 중범죄의 피해

자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정보제공을 원하는 경우에 국가는 피해자의 역할과

그 범위 및 절차의 진전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국의 관련 형사

사법체제에 따라 피해자의 의견과 이익이 사법절차의 적절한 단계에서 반영되

어야 한다. ④ 국가는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 보복으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및 증인의 안전

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9)

유럽연합의 피해자권리선언 중 수사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첫째로 범죄피해

자의 권리가 피고인의 권리와 동일한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함을 명시하

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이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

째는 피해자가 가지는 주요한 권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 형사사법 모든 절

9) 조선미,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충남대대학원, 2004, 8-9면.



136  법학논고 제66집 (2019. 7)

차에서 존중과 인정을 받을 권리, ② 당해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와 설

명을 받을 권리, ③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 ④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체적 안

전을 보호받을 권리 등이다.10)

(2) 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일본의 현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미국

미국 각주의 수사절차에 있어 공통적인 피해자의 권리는 협박과 해악으로부

터 보호받을 권리, 형사절차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형사절차상 검사

와 변호인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1982년 제정된 피해자 및 증인보호

법은 연방범죄피해자의 제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나 증인에 대

한 위압을 중죄로 규정하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영향에 관한 진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법률의 시행세칙인 ‘피해자 및 증인지원을 위한 사법

장관지침’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단계에 따른 각종 통지 등 연방의 경

찰, 검찰 등 법집행관의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책무에 대하여 각 절차 단계에

따라 상세하고 기재하고 있다11).

1984년에 제정된 범죄피해자법은 포괄적 범죄통제법 제14장에 규정되어 있

는데, 이 법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의 지원을 위한 재정적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범죄피해자기금’이 마련되었다. 범죄피해자기금은 연방정부의

사법부범죄피해자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잇으며, 이 범죄피해자기금은 연방의

피해자지원제도의 기본적인 재원이 되고 있다.12) 

뉴욕주의 집행법 제23조(New York Executive-Article 23)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처우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으며,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 증인

의 역할, 공판의 각 단계의 중요성 등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지역검사에게 현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두면 피고인의 체포, 사법기관에의 제1회 출석기일, 석

방 및 소추진행상황을 통지 받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의 사무

관에게 피해자통지서를 제출하면 수형자의 도주, 석방, 일시적 석방, 가석방의

10) 김재민,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의식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2013, 9면.

11) 조선미,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충남대대학원, 2004, 46면.

12) 송기오・강경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형사사법개혁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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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 미국의 경찰은 피해자와 최초로 접

촉한 이후 48시간이내에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하여 법집행과 수사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조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제도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연방법(United States Code. 18USC § 3509)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

한 신체적 및 성적 학대 등의 범죄와 관련되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즉 아동피해자에 대하여 이름 등의 정보

를 절차상 비밀로 하고 아동이 피고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으

면 폐쇄회로 텔레비전(2-way closed circuit television)에 의한 증인신문이나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증언의 녹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대

리인제도와 증언시에 성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14)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로부터의 보호방법 및 그 외의 정보를 통지하도록 하

는 주도 있다. 피해자 및 증인의 인적사항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인적

사항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의 예로는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재판이전에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법원측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인적사항이 공개되더라도 피해자나 증인이 위

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담당검사가 합리적으로 보증하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15). 

2) 영국

영국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본법은 존재하지 않고 형사절차상 범죄피

해자지원의 기준과 기본적권리에 관하여 1990년에 ‘피해자 헌장’이 제정되었다. 

이후 1996년에는 형사사법기관에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규정한 새로운 ‘피해자 헌장’이 제정되었다.

1990년의 ‘피해자 헌장’은 피해자에 대하여 예의를 가지고 접촉할 것과 피해

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피해자 희망의 청취에 대한 노력 등 피해자보호에 관

해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동헌장은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후 1996년의 새로운 ‘피해자 헌장’

13) (http://law.onecle.com/new-york/executive/EXC0A23_A23.html, 검색일 2018. 12. 1)

14)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8/3509, 검색일 2018. 12. 1)

15) 송기오・강경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형사사법개혁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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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경찰, 검찰, 법원 등의 형사사법기관에서 받을 수 있

는 가능한 지원내용과 충분한 지원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이의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헌장은 법적구속력은 없으며 정부의 국민

에 대한 공약으로 형사사법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피해

자에 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경찰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대응으로서 전문

적인 훈련을 받은 수사관에 의한 대응 및 카운슬링, 조언 등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피해에 관한 상담소의 운영이다. 또한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경찰에 의한 수사단계뿐만 아니라 그 후의 소송의 경과에 대하여서

도 검찰이 경찰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통지하게 하고 있다. 검찰의 업무와 관련

하여서는 ① 피해자의 증인신문의 제한, ② 경찰을 통한 소송의 경과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③ 변호사의 소개, ④ 다양한 결정에 있어서 유족의 의견 청취

등이다16). 

이외에 피해자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불복신청의 방법

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은 범죄에 의해 발생한 불이익

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지명・전화번호의 통지를 받음, 

② 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를 받음, ③ 사건의 진전에 대하여 통지를 받음, 

④ 유족이나 보호자에 대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⑤ 성범죄피해자나 아동

피해자의 경우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경찰관이 참여할 것, ⑥ 피해감정 등에 대

하여 경찰이 파악하고 배려할 것, ⑦ 경찰, 검사, 판사가 무엇인가를 판단을 할

경우에 피해감정 등을 고려 할 것, ⑧ 검찰청이 유족에 대하여 기소결정에 관

한 설명을 할 것 등이다.17)

3) 일본

일본은 1995년 3월 발생한 ‘지하철 독가스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에 대

한 정신적 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하게 증대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일

본 경찰은 1996년 ‘피해자대책요강’을 제정하였고 경찰청을 시작으로 각 지역

경찰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됨으로 경찰차원의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범죄수사규범 제10조의 3에서는 “수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 등에 대하여 형

16) 위의 논문, 85면.

17) 조선미,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충남대대학원, 2004,8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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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의 개요를 설명함과 동시에 해당 사건의 수사경과, 그 외 피해자 등의 구

제 또는 불안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피해자 등 통지제도는 대상사건에 한정을 두지 않고 수리한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후 1996년 ‘피해자연락실시요령’을 제정하여 성범

죄 피해자 및 신체범의 피해자보호를 위해 피의자의 체포・기소 등의 수사상황

및 피의자의 처분상황 등의 통지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각 경찰서 형사과에

‘피해자 연락담당계’를 설치, 피해자로부터의 문의에 대응하고 있다.18)

Ⅲ. 현행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와 개선방안

1. 현행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1) 신뢰관계자의 동석

신뢰관계자의 동석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성폭력

이나 노인・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조

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등에 의하여 허용되었다. 이후 2007년 형사소송법

의 개정으로 일반범죄자의 피해자로까지 확대되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163조2 

제1항-제3항). 또한 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

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

석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163조2 제1항-제3항).

또한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신

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62조). 성폭력범죄의 수

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은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18) 남선모, 개정 형소법을 통해본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2008, 87-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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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19세 미

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

아 성폭력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소의 상담원 등을 신뢰관계자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고발인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는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또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자와 공

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3-125조)의 고발인

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수 있다(형사

소송법 제260조 제1항). 

이러한 제도는 검사의 부당한 공소권을 통제하고 법원에 공소제기를 촉구한

다는 의미에서 공판절차개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 면이

있다.19)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통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

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제259조). 또

한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2에서는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등(공판의 일시・장
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 중인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로부
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하도

19) 노정환,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정의의 회복이론’에 입각하여, 형사법의 신동
향, 대검찰청 2008, 제16호,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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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되어있으며, 또한 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이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

터 송치받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지휘한 사건이 송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송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통지 방식은 통지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한다(대검예규

제909호, 제3조-제4조).20)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중인 기록, 진정・내사중인 기록, 불기소기록(기소중

지・참고인중지기록, 항고・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대검찰청 예규 831호 제3조 1항, 2015. 12. 31). 또한 피의자 등

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

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으며, 피해자

등이 피의자 등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나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의자 등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

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대검찰청 예규 831호

제11조 1항, 2항, 2015. 12. 31).

경찰은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개요와 형사절차상 피해자

의 권리에 관한 사항(환부・가환부 제도, 피해자 진술권, 변호인・신뢰관계있
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및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배상명령제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건진행상황과 수사의 종결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등에게 통

지하도록 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 제203조-204조)21) 

20) 대검예규 제909호(2017.11.16)

제4조【통지 방식 및 내용】 

① 수사지휘통지, 보완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는 별지 제1, 2, 3호 서식에 의한 통
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한다.

21) 제203조(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
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
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
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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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통지는 다음과 같다.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①신변보호 요청, 신뢰관

계자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②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치
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단체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

보제공시에는 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가 출

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

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피해자가 언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관할지역 내 통역요원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피해자

에게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보호관

또는 사건 담당자는 피해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수사에 차

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제17

조, 제18조).

(4) 범죄수사규칙상의 범죄피해자보호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복

귀를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은(경찰청 훈령 제428호) 

2012년 8월 폐지되었다.(훈령 제673호). 그리고 2005년에 제정된 인권보호를 위

한 경찰관 직무규칙은(경찰청 훈령 제461호)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조항을

두었으나,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 새로이 제정되고, 경찰인권보호

규칙으로 명칭을 달리하여 제정되면서 범죄피해자 관련조항이 삭제되었다.

범죄수사규칙은 제11장에서 범죄피해자보호22)에 관하여 별도의 장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경찰청 훈령 858호, 2018. 1. 2). 먼저 ‘경찰관은 피해자의 심정

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

③ 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
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가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2) 여기에서의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를 포함한다),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범죄신고자 및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
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장을 준용한다(범죄수사규칙, 제200조 1항, 2항).



 수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개선방안 / 조성제  143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범죄피해자보호원칙(동규칙 제200조)을 규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동행시 유의사항(동규칙, 제201조), 피해자 조사시 주의

사항(동규칙, 제202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동규칙, 제203조), 사건처리 진

행 상황에 대한 통지(동규칙, 제204조),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동규칙, 제205

조), 피해자의 비밀누설금지(동규칙, 제206조), 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동

규칙, 제206조 2)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동행시 유의사항(동규칙, 제201조)으로는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

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하여야 한다. 다

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조사시 주의사항(동규칙, 제202조)으로는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권위

적인 태도,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

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하여서는 아니되

며,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합

한 장소를 이용하고, 피해자가 불안 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신원 비노출을
요하거나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에 찾아가 조사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강력범죄 피

해자 등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확인 후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동규칙, 제205조)에 대하여 경찰관서장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그 외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

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23).

피해자의 비밀누설금지(동규칙, 제206조)에서는 경찰관은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이외에는 성명, 연령, 주거지, 직업, 용모 등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

는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외출・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동행 및 신변경호, 3. 임시숙소 제공, 4. 주거지 순찰강
화, 패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비상연락망 구축, 6. 그 밖에 신변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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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동규칙, 제206조 2)으로는 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명조서

와 같이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피해자로 하여금 조서 등에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관은 진술서를 작성하

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피해

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관련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에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수사민원상담관을 두어 민원인을 상대로

범죄피해에 대한 고소사건 상담 및 접수안내 등을 행하고 있었으나 2016년 6

월 상담관을 거치다 보면 민원인들이 두세 차례 사건 내용을 설명해야 해 불

편을 호소하는 경우 많아서 경찰청 지침으로 민원상담관 제도를 정리했다. 하

지만 최근에 제주서부경찰서, 연천경찰서 등에서 퇴직경찰관 중 수사업무에 경

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요원이나 변호사로 구성된 수사민원상담센터가 새로이

설치되고 있다.

(5)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상 범죄피해자 보호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869호, 2018. 4. 26.)은 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피해자전담경찰관(12조),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임무(제

13조), 피해자보호관(제16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제17조), 정보제공절차

(제18조), 정보제공 시 유의사항(제19조), (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제

20조), 피해의 접수 등(제21조), 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제22조),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제23조), 인적사항 기재 생략(제24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관

련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서장은 범죄 등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를 전담하여 보호 및 지

원할 수 있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청문감사관 소속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피해

자전담경찰관은 피해 직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유도,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시 지원과 조력활동,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기능 간 협의 등 관련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제12조, 제13조).

피해의 접수와 관련하여 경찰관은 고소・고발, 피해신고 등을 접수할 때 피

해자의 이야기를 청취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성폭

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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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접수한 경찰관은 담당 부서의 피해자보호관 등에게 인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지원제도 및 유관 기관・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

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1조).

피해자 조사시 유의사항으로는 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 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관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심각한 불안

감을 느끼는 등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

해자를 피의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수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장

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

와 같이 신원 비노출을 요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심리적 안정감

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3조).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진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경우

이외에도 진술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범죄의 종류,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

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

다(제24조).

(6)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상의 범죄피해자 보호

경찰청 훈령인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은 수사절차

상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전담수사부서의 운영(제5조), 전담조사관의 지정

(제6조), 성폭력 전문화교육(제7조), 피해자 보호지원관의 운영(제8조), 현장출

동 시 유의사항(제10조), 피해자 후송(제11조), 신변안전조치(제12조), 피해아

동・청소년의 보호(제13조), 권리고지(제14조), 인적사항의 공개 금지(제15조), 

조사의 준비와 조사시 유의사항(제17조, 제18조),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19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제20조), 영상녹화에 의한 조사(제22조-25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제27조), 진술조력인의 참여(제2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내용

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수사는 경찰서 성폭력범죄 전담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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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

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경찰청

에 설치된 성폭력 전담부서에서 성폭력범죄 수사를 담당한다(동 훈령 제5조).

경찰수사연수원장은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폭력수사 전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은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동 훈령 제7

조). 지방경찰청방 및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관 중에서 성폭력 전문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을 지정하되, 1인 이상을 여성경

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동 훈령 제6조).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소속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근무하는 성폭력

범죄 전담조사관 중에서 1인을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피해

자 보호지원관은 수사과정 및 송치 후의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와 소속 지방
경찰청・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동 훈령 제8조).

현장출동시 유의사항으로 경찰관은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출동시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광등을 소등하거

나 인근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성폭력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즉시 피해자와 분리조치

하고, 경찰관서로 동행할 때에도 분리하여 이동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친

족에 의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분리조치 후 체포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하

기 위하여 피해자 후송의 조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반드시 피해자의 명

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간이진술을 청취하거나 피해자와 동행

하여 현장 주변을 수색할 수 있다(동 훈령 제10조). 

경찰관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피해자를 가까운 통합지원센터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야 하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통합

지원센터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상담 및 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동 훈령 제10조).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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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경찰관은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의

수사・조사 및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경찰서장에

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

석・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직장에 대한 주기적 순찰, 비상연락망 구축

등 그 밖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이다(동 훈령 제12조).

경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이면서 피해아

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

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

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등의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임시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

관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

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임시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동 훈령 제13조).

피해자 등에 대한 권리고지와 관련하여,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등과

상담하거나 피해자를 조사할 때 국선변호인 선임,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이하 ‘신뢰관계자’라 한다)의 동석, 진술조력인 참여, 신분・사생활 비밀보

장, 신변안전조치 및 상담・법률・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고지

하여야 하며, 이를 고지할 때 피해자 등의 인지능력・생활환경・심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피해자 등이 권리・지원내용을 충분히 이

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 훈령 제14조).

경찰관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나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나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

의 사실이나 사진 등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의 신체에서 증거를 채취할 때에는 반드시 피해자

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또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동 훈령 제15조, 16조).

피해자 조사준비와 관련하여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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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인지능력,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의견, 건

강 및 심리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의 시기・장소 및 방법 을 결정하
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조사의 시기・장소 및 방법을 결정할 때 정신과 의

사 등 전문가 및 진술조력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동 훈령 제17조).

피해자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신뢰관계자, 진술조력인 등

의 입회와 서면동의로 남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을

여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1회에 수사상 필요한

모든 내용을 조사하는 등 조사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리고 경찰관은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가급적 피해자가 원하는 시

간에 진술녹화실 등 평온하고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사하고, 공개된 장소

에서의 조사로 인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성폭력 피해

자에 대한 조사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반드

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되, 시기・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 피해

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

를 확인하게 할 때는 반드시 범인식별실 또는 진술녹화실을 활용하여 피해자

와 가해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다수의 사람 중에서 가해자를 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동 훈령 제18조).

변호사선임 특례와 관련하여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등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변호

사가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또한 경찰관은 조사 중에 변호사가 의

견 진술을 요청할 경우,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하

여야 한다(동 훈령 제19조).

경찰관은 성폭력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피

해자 또는 범죄신고자등의 신원이 알려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때에는 피해

자, 범죄신고자 등의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동 훈령 제20조).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

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

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한 경우에는 반드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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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등에게 영상녹화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

해자등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경찰관은 영상물을 녹화할 때에는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녹화완료 시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

게 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속기사로 하여금 영

상물에 대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등이 이를 원하

지 아니할 때에는 참여할 수 없다(동 훈령 제22조-25조).

경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 중 경찰

청장이 지정한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

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

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관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

가로부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을 조회하여야 한다(동 훈령 제27조).

진술조력인의 조사과정 참여에 관하여 경찰관은 피해자등이 원하지 않는 경

우를 제외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등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그

리고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등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

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대리인 또는 변호사

를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또한 경찰관은 진술조력인이 조사에 참여

한 경우에는 진술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물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동 훈령 제28조).

(5)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1)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담당부서설치

2004년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경찰청 수사국내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을 두었

으며 2005년 피해자인권을 포함한 인권업무를 종합한 인권전담기구로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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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센터’가 설치되었다. 2010년에는 수사국 ‘인권보호센터’에서 감사관실 ‘인권보

호담당관실’ 산하 인권센터로 편제되었으며 인권조사계와 인권보호계로 구성되

었다. 현재는 감사관실에 인권보호센터를 두고 인권보호센터내에 범죄피해자대

책계와 인권보호계로 구성되어있다. 범죄피해자대책계는 ①피해자보호 및 지원

에 대한 경찰정책의 수립과 지도 및 조정, ②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교육 및 홍

보, ③피해자에 대한 상담, 조사 및 처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경

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소속으로 피해자보호계(팀)를 운영하며,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청문감사담당관 또는

청문감사관을 피해자대책관을 두고 있다.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해당 경

찰관서 소속 수사부서에 팀(계)장급 이상 경찰관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

여 피해유형별 특성에 맞는 상담 및 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피의자인권 등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그 부서에서 범죄피해자

인권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범죄피

해자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피해자보호 및 지원부서를

확대・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피해자심리 전문경찰관제도

피해자심리 전문경찰관은 살인, 강도, 인질,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 직접 출동해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돕고, 범죄 피해

자가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주 업무

로 하고 있다. 또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피해자에

게 가장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연계하는 역할도 하

고 있다. 2006년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근무, 연구 경력이 3

년 이상인 자를 피해자심리 지원 분야에서 5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심

리전문요원으로 지금까지 총 119명을 선발하였다(2006년 11명, 2010년 11명, 

2011년 13명, 2016년 8명, 2018년 38명, 2019년 40명 예정). 

3) 피해자서포터 제도

경찰에서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입을지

모르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04년 전국의 각 경찰서마다 범죄피해자서포

터를 지명하여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24)

피해자서포터는 강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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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송조치 등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일반인 등의 무분별한

접근을 차단하여 현장에서부터 피해자의 접촉창구를 인원화하고 피해자 조사, 

의료 및 상담기관에의 연결, 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사후 재피해 방지업무를 전

담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서포터는 피해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고 수사

진행 상황 등도 알려주며 피해자가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사생활이나 미빌등

이 언론 등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25)

4) 성폭력 피해자 등 통합지원센터

2005년 8월 서울에서 경찰병원에 원-스탑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을 비

롯하여 현재 전국지방경찰청소재지에 여성가족부, 지방경찰청, 시・도의료기관
의 협약으로 26곳의 병원에 성폭력 피해자 등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성

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24시간 의료・법률・수사・상담지
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표1) 성폭력 피해자 등 통합지원센터 현황

경찰청자료; 2018 

24) 김용세, 재판절차에서의 성폭력피해자 보호대책, 사법 제1권 제5호, 사법발전재단, 2010, 

317면.

25) 박봉진,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법학연구 제42권, 한국법학회, 

2011, 301면.

지방경찰청 병원 지방경찰청 병원

서울
경찰병원,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원 강원동인병원, 강원대병원

부산 동아대병원, 부산의료원 충북 청주의료원

대구 대구의료원 충남 단국대병원

인천 인천의료원, 인천성모병원 전북 전북대병원

광주 조선대병원 전남 목포중앙병원, 성가롤로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경북 안동의료원, 포항선린병원

울산 울산병원 경남 마산의료원

경기
아주대병원, 의정부병원, 
안산한도병원, 명지병원

제주 한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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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

1) 도입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① 도입의 필요성

수사절차에 있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수사기관 특히 검사는

피해자의 사적인 감정을 대변하는 자가 아니라 실체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주

어지며26) 공익의 대변자로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도 조사・수집하여야
할 객관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는 ‘잠재적 피의자, 피해자로 추정되는

자’이며 자신의 진술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무고죄, 명예훼손죄, 위증죄의 피고

인으로 바뀔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사

를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의 변호인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27)

이러한 불리한 피해자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자로서 ‘피해자 변호

인’ 제도의 도입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형사절차의 전반에 걸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도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피의자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경우에도 형사절차에서 인격권과 프라이버시의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28)

② 법적근거

가해자인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제도를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4항과 형사소송법 제33조 등에서 보장되고

있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26) 장승일,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7권, 한국법학회, 

2010, 223면.

27) 김재중・김좌환,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법학연구 제41권, 전북대 법
학연구소, 2014, 171면, 177-178면).

28) 장승일,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7권, 한국법학회, 

2010, 224-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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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이외에는 국선변호인제도를 포

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헌법상의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를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4항은 국가에 의한 모든 사람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취

지에 기초한 규정이므로 범죄피해자 보호 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다만 가해자인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제도를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만큼, 

범죄피해자보호 필요성에 대한 형평성 논의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라 생각된다. 

변호인제도의 근거규정은 아니지만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는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

여 자신이 입게 된 피해와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고 있으며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법죄피해자보호법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치료비 등 손실복구

지원, 형사절차 참여 보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 등이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의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한 명시적은 규정은 두

고 있지 않다.

2) 현행법상의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 현황과 운영

현행법상의 피해자변호인은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률’이 시행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

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

인을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

변호사를 지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

록 하였다. 

2012년 12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피해자에게만 인정되었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성폭력 범죄 피해자 전반에 대하여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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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정으로 성폭력피해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명문으로 보장되게 되었다(동법 제27조). 

성폭력범죄에 관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4년 7월 22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변호인이 가지는 절차적 권리 등29)은 삭제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선임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세

한 절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고 있다30). 따라서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

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와 함께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법률조력

인’ 명칭을 ‘국선변호사’로 변경하였고,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신설하여 전국

에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배치하였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사건 발

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 등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2013년 6명의 전담변호사

가 선발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서울(동부・남부・북부), 의정부・대
전・대구・청주・전주・부산・울산・광주지부와 해바라기센터(보라매병원,인천

의료원, 인천성모병원,수원아주대병원,대구의료원, 제주한라병원) 등에 총 21명

이 배치되어 있다. 

29) 개정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3. 3. 23)은 변호인의 절차상 권리에 관
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18조의6(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아동・청소년 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하여 조사
할 경우 수사기관에의 출석권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과 공판절차 출석권을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⑤ 검사는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형사절차에
서 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30)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4. 7. 22)

제30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
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

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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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1)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부서의 개편과 지원의 활성화

국가기관의 존립과 활동의 이유가 국민의 인권보장에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인권전반의 업무를 인권보호담당관실에서 관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경찰청내에 인권전반을 총괄하는 인권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지원과를 별도의 부서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31)

경찰의 입장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초기 침해의 대응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상

담을 행하는 것과 함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경찰관을 지정하여 사건발생 직

후에 있는 피해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06년부터 선발한 피해자심리전문요

원은 2016년 선발인원 8명, 2018년 36명, 2019년에는 4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총119명에 이르게 된다.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가 한 해 평균

53만여건씩 발생하는 점을 비추어보면 1명의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 4만 4500

여명의 범죄피해자의 심리상담을 감당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향후

2022년까지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을 200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

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인원을 늘려 지역단위에서도

범죄피해자가 충분하게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질화

피해자인권보호와 관련한 훈령이나 지침을 살펴보았지만 실제로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지원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관한 관심도가 적은 점과 훈령이나 지침의 내용이 변경된 것을 제

대로 숙지하기가 힘든 점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인권보호관련 지침이나 정책들을 적시에 숙지할 수 있도

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3) 헌법해석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을 통한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범죄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개별적 기본권 보

31) 같은 뜻; 강희창・김주찬,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제도 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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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항으로 볼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생명 또는 신체

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등 손실복구지원, 형사절차 참여 보장, 범죄피해

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동법에서

치료비 등 손실복구지원의 범위를 넘어서 형사절차상의 지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동법의 입법취지를 헌법 제30조의 ‘구조’의 의미를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선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보호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헌법 제30조의 ‘구조’의 의미를 형사절차상의 보호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

한다면,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개별적 근거조항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구체화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며, 또한

수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도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에 관한 근거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일반적으

로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변호인 선임권 및 국선변호사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는 경우는

성폭력범죄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제한된다. 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

호인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수사 및 공판과정에

서 성폭력 범죄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에게 법률적 구조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피

해자의 범죄피해 그 자체로 인한 고통,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인격권과 프라

이버시 침해와 소외감과 무력감 등은 성폭력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범

죄의 피해자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성폭력 범죄피해자에게만 국

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

으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

이 있다.32)

32) 서혜진, 범죄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제도에 대한 헌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14. 70-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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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확

대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가능성, 형평성

등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

시해 보면 첫째,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합의부관할 사건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 둘째,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사유33)

의 기준에 준하는 범죄피해자 셋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자, 넷째, 일본의 피해자 참가제도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34) 다섯째, 생명・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제한 없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자 등이다35)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의 선임 및 그 확대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피
해에 관하여 합의부관할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사유를 참고하

는 방안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피해자가 70

세이상인 경우, 피해자가 농아자인 경우, 피해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

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해

자의 경우 피해자가 국선변호를 원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

자는 것이다.

33)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
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
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
정하여야 한다

34)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고의로 사람을 사상시킨 죄, 강제추행・강간죄, 자동차운전과실치사
상죄, 약취・유인 등 인신매매의 죄 등으로 인한 범죄피해자는 해당사건의 공판절차에 참
가신청을 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본 형사소송법 제
316조의 33 제1항).

35) (김재중・김좌환, 2014: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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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절차법 제정을 통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보호 마련

수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상 근거 규정은 신뢰관계자

의 동석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등에 있는 몇 개의 규정 뿐이다. 대부분의 수

사절차와 관련한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대검

찰청 예규, 경찰청 훈령 등에 근거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

라 관련내용이 여러 개의 훈령에 산재되어 있다. 피의자보호에 관한 내용이 형

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 수사절

차에 관한 내용을 형사소송법전에 담고 있으므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

용이 경시될 수 밖에 없다. 향후 수사절차법을 별도로 형사소송법전에서 분리

하여 제정한다면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수사절차법

에 근거를 두어 법률상 보호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수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국내・외의 수준과 국

선변호인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향후 범죄피해자보호의 실질화를 위하여 다음

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부서의 개편과 지원의 활성화이다. 국가기관의

존립과 활동의 이유가 국민의 인권보장에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인권전반의 업

무를 인권보호담당관실에서 관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경찰청내에 인

권전반을 총괄하는 인권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과 관련하

여 범죄피해자지원과를 별도의 부서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범죄피해자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질화이다. 피해자인권보호관련

지침이나 정책들을 적시에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해석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을 통한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이다. 헌법 제30조의 ‘구조’의 의미를 형사절차상의 보호를 포함

하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개별적 근거조항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구체

화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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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며, 또한 수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도 범죄피해

자 국선변호사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확대이다.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에게 국

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는 경우는 성폭력범죄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제한된

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으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

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가능성, 형평성 등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의 선임 및 그 확대는 피

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 생

명・신체에 대한 범죄피해에 관하여 합의부관할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사유를 참고하는 방안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피해자가 미성년

인 경우, 피해자가 70세이상인 경우, 피해자가 농아자인 경우, 피해자가 심신장

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

당하는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국선변호를 원할 경우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다섯째, 수사절차법 제정을 통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보호 마

련이다. 대부분의 수사절차와 관련한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행정규

칙에 해당하는 대검찰청 예규, 경찰청 훈령 등에 근거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

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관련내용이 여러 개의 훈령에 산재되어 있다. 그러한

면에서 수사절차법을 별도로 형사소송법전에서 분리하여 제정한다면 범죄피해

자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수사절차법에 근거를 두어 법률상 보

호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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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ment Plans for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n the Investigative Procedures

36) Cho, Sung-Je*

In this study, the level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ime victim protection 

in the investigative procedures and the public defender system were examined, 

among others. In order to realize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n the future,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re required.

First, the police’s reorganization and support for the crime victim support 

department need to be activat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human 

rights bureau in charge of the overall human rights with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it is also necessary to install the crime victim support 

department separately in connection with the support for crime victims.

Second, the actualization of educa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crime victims is needed. It is necessary to educate by allowing for 

sufficient time to help them understand the human rights protection 

guidelines and policies in a timely manner.

Third, it is necessary to lay out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public defender 

system for the crime victim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amendment of related laws. If the meaning of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were interpreted to include the protection under criminal procedures, it may be 

understood as an individual provision for basis for the criminal victims’ public 

defender system. In that context, it is desirable to provide grounds for the 

provision of the criminal victims’ public defender system in the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which specifies the right to claim rescue for the crime victims.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ublic defender system for crime 

victims. Under the current laws, crime victims are afforded public defenders 

only when they are exposed to the crimes of sexual violence. Howev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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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be against the principle of equality as per the Constitution to allow 

only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to be choose public defenders, 

and so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cope of crime victims subject to the 

assistance of public defenders.

Fifth, a systematic legal protection is needed for the victims of crimes via 

the enactment of investigative procedure law. If the investigative procedure 

law is separated from the criminal procedure law,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can be protected by law. Therefore, a 

systematic legal protection against crime victims will be possible.

Keywords : Investigation Procedures law, Victim of Crime, Protection of the 
Crime Victim, Human Rights of Crime Victim, Public Counsel 


